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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을 시작하기 전,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신 분들께 잠
시 묵념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유
명을 달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
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지역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선 무더위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셔
서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참여연대, 그리고 발
제자 및 토론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님과 
금태섭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방의 세월호 참사’, 700명이 넘
는 사망자와 2만 4천명에 이르는 피해 신청자를 남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
히 진행 중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안전하다고 허위로 광고한 기업
에 대한 처벌은 단 5,100만원의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는 단 1,500억 원의 배상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영국이라면, 혹은 미국이라면 배상규모는 1,5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
는 엄청난 액수였을 것입니다. 

기업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한국의 법제도는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실한 상태입니다. 징벌
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입니다. 또한 배상액으로 인정하는 금
액이 적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라도 3배수, 혹은 10배수의 제
한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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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법적 
상한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
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
회가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회의원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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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변재일(충북 청
주시 청원구)입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
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
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7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만 4천명
에 이르는 피해 신청자를 남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 외에도 폭스바겐 문제, 3M 필터 유해성 문제 
등 해외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국내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팔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피해배상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서
만 소비자를 기만하고 혹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변상해주지 않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들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심도 깊은 논
의를 통해 8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여 이번 정기국회
에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지난 8월 10일 참여연대가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향
후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입법되는 데 있어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8 2016. 8. 18.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회의원 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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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입니다.

박주민 의원님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옥시 레킷 벤키저사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을 확대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2016. 6. 
30.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
어섰습니다. 만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현 집계 피해
자수로 단순 계산하여도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4개의 법률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9대, 20대에서는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
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효과를 발
생시키기 위해 3배 이상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산하 경제민주화 TF에서 경제
민주화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특별법’을 입법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후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8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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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오늘 공청회에서는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라고,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
상 제도 도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공청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18일 
국회의원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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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소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참고자료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참여연대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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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 기업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개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현
재 드러난 사망자만 7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막대한 피
해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손
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추구할 동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이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전
보배상액과 별도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불법행위의 제재 및 재발방지라는 징벌적 배상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배상액
의 산정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액배상 형태로 일률적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
라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과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에 충분
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
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 징벌배상책임을 지우고 그 배상액의 상한을 제
한하지 않음으로써 다시는 가습기살균제사태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
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
호를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 안
번 호

청원연월일 : 2016. 8. 10.
청  원  자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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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
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보배상액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까지 배상책임
을 인정함(안 제4조).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 때 배상액의 상한은 법률로 제한을 두지 않음(제5조).  

라. 청구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할 경우 과도한 인지액으
로 인해 소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하는 전보배상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정하는 특례를 둠(안 제9조 제2항).

마.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
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고의성의 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
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 상태,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
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
부 및 그 배상액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동일한 혹
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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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함으

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며 국민생활

의 안전 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보배상”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피해자

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2. “징벌적 배상”이란 전보배상 외에 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3. “징벌적 배상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법

에 의한 징벌적 배상의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벌적 배상 및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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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③ 징벌적 배상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징벌적 배상책임

제4조(3배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책임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5.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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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5조(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

은 가해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등의 징벌적 배상책임) 사용자나 본인(이하 “사용자등”이

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나 대리인(이하 “피용자등”이라 한

다)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등

은 피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제7조(면책특약의 제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

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8조(소멸시효) ① 징벌적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다.

② 징벌적 배상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멸시

효의 중단은 나머지 하나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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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절차

제9조(소의 제기) ①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②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청구하는 전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여「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변론의 병합)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

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법원

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다만,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산명시신청 등) ①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징벌적 배

상액수의 산정 및 그 증거조사를 위하여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

기일에서 법원에 피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징벌적 배상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명시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집행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4조



18 2016. 8. 18.

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징벌적 배상액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5. 불법행위 이후 가해자가 취한 조치

6. 가해자의 재산 상태 및 규모

7.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제재처

분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

8.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

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제4장 징벌적 배상액의 분배

제13조(징벌적 배상액의 일부 공탁) 제5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이

확정된 가해자는 징벌적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와 동일한 또

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분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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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50을 지체 없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분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법원에 제13

조에 따른 공탁금의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가해자의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로써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2. 제1호의 확정판결에서 이 법 제12조 제8호를 이유로 징벌적 손

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확정시로

부터 3년 이내에서 대법원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분배) ① 대법원은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완료된

후 신청인들에게 각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전보배상액 및 징벌적

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분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분배신청을 한 자가 제1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탁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16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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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

당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금의 처분) 분배를 완료하고 난 후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징벌배상액이 인정되었던 소송의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변호사보수)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가 변호사에게 소송의 결

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지급할 보수는 제13조

에 따른 공탁 이전의 징벌적 배상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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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정당성 

김선휴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변호사

Ⅰ. 서론

사망한 피해자만 7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징벌
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징벌적 배상을 심포지
엄의 주제로 삼는 등 사회 각계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징
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1) 여전히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거나 민사배상으로 형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등의 반론들이 제
기되기도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전례 없는 사태 앞에서 그런 반론들
이 예전만큼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징벌 배상액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수, 5배수, 10배수 등 일정 배수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제시하고 있
다. 미국 각 주에서도 대체로 징벌배상에 대해 3배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거
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보배상의 10배를 넘는 배상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는 
등의 정보도 징벌배상액의 배수제한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실제 손해액의 몇 배수 이내로 제한된 징벌적 배상으로는 가습

1) 대표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는데,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12배(백재현 의원 안), 10배(한정애 의원 안), 5배(조

정식 의원 안), 3배(오제세 의원 안)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불법행위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주관적 구

성요건 하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전보배상 외에 3배까지 인정하는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 의원 안)도 발의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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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6. 8. 1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를 통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
원하였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한 없이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법
률안들과 차별화되는 핵심 내용이다. 
본 발제문은, 참여연대가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연대 청
원안’이라 한다)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사태와 같은 불법
행위의 재발방지의 측면에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징벌
배상의 상한과 관련한 미국 입법례 및 판례의 태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을 주장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답해보려 한다.  

Ⅱ.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의 정당성 

1. 참여연대 청원안의 내용

제4조(3배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하 “가해자”라 
한다)는 전보배상 외에 전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1.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책임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
임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
1항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5.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책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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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형식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단일 특별법 제정

(1) 현황 

현재까지 우리 법체계에서 징벌적 배상은 개별법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의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일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3조 제2항,3)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

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

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

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5조(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
법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전
보배상 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
다.
제12조(징벌적 배상액 산정)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규모
  3.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5. 불법행위 이후 가해자가 취한 조치
  6. 가해자의 재산 상태 및 규모
  7.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제재처분을 받았는
지 여부 및 그 정도
  8.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
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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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4), 그리고 2016. 12. 23. 시행예정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5)에 손해액의 3배를 한도로 하는 배상의 근거조항이 도입되어 있
다.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 형태는 제조
물책임법에 징벌배상의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으로 현재 배상
액 상한을 달리하여 네 건이 발의되어 있다.6) 이전 국회에서도 징벌적 배상의 
도입은 주로 개별법에 도입하는 형태로 발의되었다.7)

반면,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이하 ‘박영선 
의원 안’)은 징벌적 배상책임 부과와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단
행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발
의 예정인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 형식도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참여연대 청원안 

이번 참여연대 청원안 역시 입법형식으로서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단행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배상이 필요한 불법행위
의 범위와 그 요건, 상한 등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징벌적 배상이 실효
성 있게 운용되기 위한 제반 절차들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러한 법률 제정안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청원안은 제1장 총칙에서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징벌적 배
상책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며, 제3장 소송절차에서는 인지대 특례조항 
등 소송절차의 특례와 징벌적 배상액 산정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
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징벌적 배상판결 확정 이후 징벌적 배상액의 분배와 관
련한 규정들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

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6) 각주 1 참고.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1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제10조 제3항 및 제4

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2011년 7월 13일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제52조(금융상품판

매업자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2005년 9월 16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제76조(악의에 의한 장애인 차별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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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1) 현황

현행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을8),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
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 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
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라는 내용으로 주관적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가 ‘일정한 결과(타인
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즉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 좋
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위하는 때로 해석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박영선 의원 안
은 징벌적 배상의 요건을 ‘고의’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참여연대 청원안 

참여연대 청원안은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을 제안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이 비난가능성과 억제효과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
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추상적 경과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인 고의의 존재, 즉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 좋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피해
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주
관적 구성요건을 고의에 한정시켜서는 징벌적 배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
다. 미국에서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이나 중대한 부주의(gross 
negligence)의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입법기술적으로 
이를 모두 풀어쓰기보다는, 법률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
는 해석 및 판례에 의하여 충분히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미 징벌적 배
상이 도입된 신용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
다. 

8) 정확히는 하도급법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

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면책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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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대상(행위유형)

(1) 현황  

현재 도입된 징벌적 배상은 하도급법 등 개별법에 열거된 특정한 행위유형에 한
하여 적용되고 있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개별법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고
자 하는 법률안 역시 그 대상행위유형을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안은 일정한 주관적 구성요건만 갖추면 행위유형이나 발생한 
손해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도
입하는 내용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발의할 예정인 법안 
역시 박영선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주관적 구성요건 하에 불법행위 전반
에 대해 징벌적 배상 도입하는 안으로 알려져 있다.   

(2) 참여연대 청원안 

① 불법행위 유형의 열거(제4조)
청원안 제4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배상책
임을 지는 몇 가지 형태의 불법행위를 열거하여, 전보배상 외에 전보배상의 2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다.9)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추상적으
로 규정할 경우, 자칫 행위자들에게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경고를 전달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 의해서나 법원에 의해 잘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제도 도
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제4조에서는 해당 불법행위가 경제적 이득의 동기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충분한 전보배상이 이루
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형사나 행정적 제재를 
통한 공적 집행보다 피해자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해 그 피해구제 및 불법행위 억
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행위유형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제조물 결
함(1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2호), 위해식품, 병든 동물고기, 부정식품, 의약품, 
유독물의 제조, 판매 등(3, 4호), 임금, 퇴직금 체불(5호), 공정거래법 위반(6호),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7호), 부당한 광고·표시행위(8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향후에 이처럼 3배 배상을 도입하는 불법행위 유형들은 사회변화에 따라 추

9) 전보배상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배상액과 전보배상액을 합하면 결국 총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액의 상한은 하도급법, 신용정보보호법 등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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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제5조) 
우리 사회에서 징벌적 배상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하게 대두된 것은 바로 수백, 
수천 명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끼친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
연대 청원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높은 비난가능성과 강한 억제필요를 지닌 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엄
중한 징벌적 배상책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원안 제5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를 충족시키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태양
에 제한 없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상
액의 상한도 두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라는 문구를 통해 제5조의 징벌배상의 핵심 목적이 생명·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제4조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로 인해 재산적 피해 
혹은 인격권침해와 같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총 배상액
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한도로 정해지겠지만,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제5조에 따라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4) 배상액 상한 

(1) 현황 

현재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상한으로 규정
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박영선 의원 안이 전보배상액과 3배까지의 
징벌적 배상(도합 4배),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5배, 
10배, 12배 등 전보배상의 일정 배수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명·신체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순자산의 100분의10 등 배수 제한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배상액 상한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2) 참여연대 청원안 

참여연대 청원안은 제4조에서 열거된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액을 포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제5조에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률에 명문으로 그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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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라는 문구에
서 볼 수 있듯이, 배상액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금액이어야 함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잉한’ 배상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방점은 과잉한 배상액의 방지에 있다기보다, 생명·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의 재발방지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함
을, 즉 징벌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과소한 배상액이 아니어야 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한을 두지 않은 배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2.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다. 

5) 배상액 산정 고려기준 

(1) 현황

현재 하도급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 3배를 한도로 한 배상액에서 구체적인 배
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로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③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가
해자의) 재산상태, ⑦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 7가지 요소들을 열거
하고 있다. 

(2) 참여연대 청원안 

참여연대 청원안은 제12조에서 징벌적 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소들을 열거하
고 있다.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고려요소들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즉 
징벌적 배상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의 제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인정
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악성, 가해행위의 비난 가능성,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판
단하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가 불
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보다 징벌배상을 통해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 배상액이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규모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가 형사, 
행정 제재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도 고려요소에 포함된다.
특별히 다른 법률과 다르게 추가된 고려요소는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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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다른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이다.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소송이 순차적으로 제기된 경우, 앞선 소송에서 이미 행위의 비난가
능성과 재발방지필요성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액이 인정되어 재발방지효과를 발
생시켰다면, 이러한 점은 후속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의 필요성 및 적절한 배상액
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의 정당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안 제5조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두지 않았는데, 그 정당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의 억제 필요성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 전보될 수 없는, 회복이 어렵거나 불
가능한 손해라는 점에서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
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청된다.  
 현행 우리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
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재산 가치의 하락이나 금전의 지출은 금전 배
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
에 발생한 피해는 금전 배상을 한다 해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치료비, 감소
한 수입, 위자료를 지급한다 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폐기능
과 무너진 일상생활이 원상회복될 수 없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금전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금
전 배상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처음부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신체
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개인정보의 유출 등 지금까지 3배 배상이 도입되었던 분야
들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불공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
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와, 생명·신체에 대
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손해액의 3배’ 상한이라는 동일 선상에서 논의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는 그 억제를 위



30 2016. 8. 18.

해 특별히 더 가중된 징벌배상책임의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10)  

2) 배수 제한의 불충분한 재발방지효과 

이처럼 생명·신체 피해를 발생시키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할 필
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면, 징벌적 배상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상액의 상한을 실
제 발생한 손해의 일정 배수로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실 손해의 전보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지
도원리를 제도의 이상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행위를 처벌
하고 억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전보배상과 징벌적 배상의 목적상 차이
점을 고려하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 전보배상액과 가해행위의 처벌과 억
지를 위한 징벌배상액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11) 
또 손해액의 배수제한의 경우에도 왜 특별히 ‘3배’인가에 대해서도 특별한 실증
적 연구가 바탕이 된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반독점법(Clayton Act)을 비롯해 소
비자보호, 차별금지, 저작권 등 여러 분야의 제정법에서 3배 배상이 주가 되는 
배액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액배상에서 3배 배상이 정착된 것도 
인류역사의 경험에 의한 것이지, 법경제학의 이론과 실증적 연구에 바탕한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배수 상한 규정도 실증적 연구자료의 활
용이 아니라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과정에서의 직관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
다.12)    
처음부터 징벌적 배상액을 전보배상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잠재적 
피고인 대규모 기업활동을 행하려는 기업의 경우, 장래의 손해를 비용으로 산입
하여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
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13) 적절한 배

10) 아래 (3)에서 검토하듯이 미국에서 일부 주들이 배상액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한 경우에도 physical injury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11) 엄동섭, 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140-141쪽 

참조.

12) 김차동,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자료집, 제132-133쪽 참조.

13) 이점인, “제조물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제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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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행위자와 관련된 
요건들, 또 행위자가 취득한, 취득하려고 한 경제적 이익,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
의 액수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행위자의 재산 상
태와 규모 등이 주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라는 기준, 더욱
이 3배수 정도의 제한을 예외 없이 상한으로 적용해버린다면, 이러한 다양한 고
려기준은 사실상 의미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
는 행위의 비난가능성이나 재발방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손해가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기
에도 부족할 정도로 배상액을 낮게 책정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
한 위자료도 특히 낮아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 1억 원 수준이다. 
이 정도의 전보배상액이라면 그의 단순 3배를 한도로 한다고 해도, 일정 규모의 
기업에게는 별다른 억지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3) 미국의 징벌배상액 제한에 대한 이해 

한편 징벌적 배상은 주로 영미법계에서 발전되어왔고, 우리 법제도에는 아직 본
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최근 징벌적 배상의 본격적 도입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사례들은 징벌적 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한 논거로도 많이 활
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본다. 

(1) 미국 각 주 제정법상 징벌 배상액의 상한 여부

미국에서 판례법상 인정되어온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은 원래 배상액의 
상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때로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이나 지침의 부재, 배상액의 고액
화 현상 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자, 징벌배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거
나 과도한 배상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정비과정을 거치게 되었다.14)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징벌 배상액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들을 마련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징벌배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배상액의 상한을 명문화하
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

14) 엄동섭, 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제17-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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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전히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는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는 경우라 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배상액의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아예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15) 
○ 보통법상 징벌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주들 중에서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델라
웨어, 컬럼비아,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다코다, 유
타, 버몬트, 와이오밍 주 등에서는 아예 징벌적 배상액에 대한 일반적 상한을 두
고 있지 않다.
○ 배상액에 대해 상한을 두는 경우도 그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
다. 단순히 전보배상액의 일정 배수가 아니라 특정한 금액과 배수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자산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많
은 경우,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① 앨러바마: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와 의도적인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16)

  ② 아칸소: 의도적인 상해 행위에는 배상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17)  
  ③ 플로리다: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데 특정된 고의(specific intent)가 있는 

경우 상한 적용되지 않음.18)

  ④ 조지아: 제조물책임의 경우 등에는 배상액의 상한 없음.19) 
15) 이하의 내용은 Alexis Watts, "Limits on Punitive Damages", LegalMatch Law

Library(http://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limits-on-punitive-damages.html); Elliott M. Kroll and

James M. Westerlind, "Arent Fox LLP Survey of Damage Laws of the 50 States including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Puerto Rico", 2012; 엄동섭, 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76-112쪽 등을 참고한 것임.

16) Alabama code § 6-11-21(j)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ctions for wrongful death or for intentional

infliction of physical injury.

17) 2010 Arkansas Code § 16-55-208 - Limitations on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b)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when the finder of fact:

(1) Determine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at the time of the injury, the defendant intentionally

pursued a course of conduct for the purpose of causing injury or damage; and

(2)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s conduct did, in fact, harm the plaintiff.

18) Fla. Stat. Ann. § 768.73. (1)(c) Where the fact finder determines that at the time of injury the defendant

had a specific intent to harm the claimant and determines that the defendant’s conduct did in fact harm

the claimant, there shall be no cap on punitive damages.

19) Ga. Code Ann § 51-12-5.1(e) (1) In a tort case in which the cause of action arises from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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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시시피: 신체 상해를 발생시키는 중범죄, 알코올이나 처방받지 않은 약물
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경우 배상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20)

  ⑥ 네바다: 제조물 결함, 보험사의 악의적 행위, 약물 사용으로 인한 행위 등에 
상한 적용되지 않음.21)

  ⑦ 테네시: 중대한 물리적인 상해를 입힐 구체적 의도를 가지고 실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의도적인 기록의 무력화, 파괴, 비공개를 통한 책임
의 부정한 회피, 중범죄 등의 경우에 상한 적용되지 않음. 22)

there shall be no limitation regarding the amount which may be awarded as punitive damages. Only one

award of punitive damages may be recovered in a court in this state from a defendant for any act or

omission if the cause of action arises from product liability, regardless of the number of causes of action

which may arise from such act or omission.

20) MS Code § 11-1-65 (3) (d) The limitation on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mposed by this subsection

(3) shall not apply to actions brought for damages or an injury resulting from an act or failure to act by

the defendant:

(i) If the defendant was convicted of a felony under the laws of this state or under federal law which caused

the damages or injury; or

(ii) While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other than

lawfully prescribed drugs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a prescription.

21) Nev. Rev. Stat. Ann. 42.005 2. The limitations on the amount of an award of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prescribed in subsection 1 do not apply to an action brought against:

(a) A manufacturer, distributor or seller of a defective product;

(b) An insurer who acts in bad faith regarding its obligations to provide insurance coverage;

(c) A person for violating a state or federal law prohibiting discriminatory housing practices, if the law

provides for a remedy of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in excess of the limitations prescribed in

subsection 1;

(d) A person for damages or an injury caused by the emission, disposal or spilling of a toxic, radioactive or

hazardous material or waste; or

(e) A person for defamation.

22) (7) The limitation on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mposed by subdivision (a)(5) shall not apply to

actions brought for damages or an injury:

(A) If the defendant had a specific intent to inflict serious physical injury, and the defendant's intentional

conduct did, in fact, injure the plaintiff;

(B) If the defendant intentionally falsified, destroyed or concealed records containing material evidence with

the purpose of wrongfully evading liability in the case at issue; provided, however, that this subsection (a)

does not apply to the good faith withholding of records pursuant to privileges and other laws applicable

to discovery, nor does it apply to the management of records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or in

compliance with the defendant's document retention policy or state or federal regulations;

(C) If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drugs or any other intoxicant or stimulant,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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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텍사스: 중범죄에 의한 손해의 경우 상한 제한 없음.23)24)

이와 같이 미국의 입법례에 의하더라도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한 제한 없는 징벌적 배상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정법을 통해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에 인위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징
벌배상의 처벌과 억지효과를 감소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는 진정한 목적
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25)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 

(2) 배상액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실제 손해의 10배를 넘는 징벌배상은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징벌배상의 상한을 거론할 때 많이 등장한다. 징벌배상액이 헌법의 due 
process 조항의 위반된다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이 BMW of 
North America, Inc. v. Gore 판결{517 U.S. 559 (1996)}이다.26) 그런데 이 판
결은 10배를 넘는 징벌배상이 위헌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적은 없다. 
물론 이 판결은 징벌배상액이 과다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피고

in the defendant's judgment being substantially impaired, and causing the injuries or death.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a defendant shall not be deem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or any other

intoxicant or stimulant, if the defendant was using lawfully prescribed drugs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a prescription or over-the-counter drugs in accordance with the written instructions of the

manufacturer; or

(D) If the defendant's act or omission results in the defendant being convicted of a felony under the laws of

this state, another state, or under federal law, and that act or omission caused the damages or injuries;

23) Tex. Civ. Prac.& Rem. Code Ann. §41.008.(c)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cause of action against a

defendant from whom a plaintiff seeks recovery of exemplary damages based on conduct described as a

felony in the following sections of the Penal Code if, except for Sections 49.07 and 49.08, the conduct was

committed knowingly or intentionally:

24) 그 외에도 알라스카 주(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의 3배 또는 50만 불을 한도로 하나, 경제적 이익에 기인한 경

우 실제 손해의 4배, 피고가 취한 총 이득의 4배, 700만 불 중 높은 것을 한도로 함), 캔자스 주(피고의 연 총

소득 또는 5백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상한을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피고가 얻은/얻을 이익의 1.5배를 배상액으로 함) 등의 경우에도 상한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상

한을 단순히 실손해의 특정 배수가 아니라 피고의 총 이득, 피고의 연 총소득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정함으

로써 징벌배상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25) 엄동섭, 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59쪽 참조.

26) 이 판결은 BMW사가 판매 이전에 산성비로 손상된 차량의 도색을 다시 하여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데 대

해 Gore 씨가 징벌배상을 주장한 사건이다. 증거를 통해 실제 손해는 4000달러가 인정되었는데, BMW가 같은 

방식으로 차량 1,000대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배상의 1000배인 4백만 달러의 징벌배상을 배심원들이 인

정하였고, 이를 법원이 절반인 200만 달러로 감액하여 결국 실손해 기준으로 500배의 전보배상이 인정된 사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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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② 전보배상액과 징벌배상액의 비율 관계, ③ 위법행
위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제재와의 비교를 제시하였지만, 전보배상액과 징벌배상
액의 비율이 어느 선에서 합헌과 위헌이 결정되는지 명확한 수학적 경계를 그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오히려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발생한 손해는 경미한 경
우라거나, 비경제적 손해의 금전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전보배상액에 비해 높
은 비율의 징벌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27)28) 즉 이 판결은 
배상액이 due process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위헌이 될 수 있는 일정한 배수의 상한을 제시한 판결은 아닌 것
이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State Farm v. Campbell 판결{538 U.S. 408(2003)}에서 기
본적으로 1자리 승수의 비율이 145대1의 비율보다 여전히 억지 및 처벌이라는 
주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적법절차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지만, 징벌배상액에 관한 명백한 수학적 비율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을 부
정하고29) 높은 비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들도 다시 한 번 제시하였다. 물론 
전보배상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전보배상과 징벌배상의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30) 이는 그만큼 제재와 억지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적법절
차원칙에 부합하는 징벌적 배상액이라는 것은 전보배상액과의 비율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그 비율은 사안별로 여러 요소
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다양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Ⅲ. 예상되는 반론  

1. 과다한 배상액 결정에 대한 우려 

법적으로 배상액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
에 이르는 과다한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 가능하다. 

27) 500대1의 비율이 위헌이라고 본 것은 BMW에게 특별히 높은 비난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요인이 없고 손해의 

성격이 순수한 경제적 손해였으며, 그 외에 안전성에 대한 영향 등은 없었기 때문에 200만달러의 징벌배상 정

당화할 정도의 충분한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점, 유사행위에 대한 민사제재의 한도가 2000달러라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단순히 실손해와 징벌배상의 비율 하나만을 이유로 한 것도 아니었다.

28) 517 U.S. 559, 582-583.

29) There is so rigid benchmarks that a punitive damages award may not surpass...

30) 538 U.S. 40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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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를 오랫동안 운용해온 미국에서도 분명 배상액의 고액화 문제가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체법
적으로는 배상액의 상한 설정을 하고, 절차법적으로는 배심원들에게 배심설명을 
하고 배심원들의 평결 후에 사실심 법원이 적절한 감액을 하기도 하고, 전보배상 
판단절차와 징벌배상 판단절차를 분리하거나, 통상의 증명기준을 ‘증거의 우월’ 
기준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으로 상향하는 등이 변화를 도입하였다. 또 
판례에서도 배상액의 합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해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상액 과다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배상액의 산정을 직업
법관인 사실심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
는 것이 아닌가 한다.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죄에 대한 양형, 과징금 등 행정제재
의 수위를 결정하는 우리 사법부의 전반적인 경향에 비추어볼 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과다한 징벌배상액을 인정하게 될 우려는 현실화되
지 않을 기우에 가깝다고 본다.   
또한 비록 제5조에서 배상액의 상한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5조 본문
과 제12조에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상액이 합리적
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제12조 제7호에서는 동일한 불법행
위로 인해 받게 된 행정적, 형사적 제재의 정도를 고려요소로, 또 동일하거나 동
종의 행위에 대해 이미 징벌적 배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액수를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때문에,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여러 제재들이 필요한 이상
으로 과잉하게 부과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 징벌적 배상을 구하더라도 또다시 고액의 징벌배상이 필요한 추가적인 
요소가 없는 이상 반복적으로 고액의 징벌배상이 선고되지도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원의 과도한 재량과 자의적 적용의 우려 

징벌 배상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법관에게 배상액 산정에 관한 
지나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재판부마다 징벌배상액의 편차를 가져와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현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상한이 존재하지 
않고 산정 기준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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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산정을 하기 위한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가급적 법원 전체적으로 일관된 손
해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한과 하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형벌의 양형에 관해서도 비록 손해배상만큼 그 재량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원의 통일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징벌배상의 
경우에도 만약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그 시행과정에서 법관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들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마련되고 또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일관성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원고의 우발적 소득에 대한 비판 및 피해자들 간 형평성 지적 

1) 징벌 배상액의 귀속과 관련한 논의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법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주요 비판점은, 상한 없
는 징벌배상제 하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고액의 징벌배상액이 인정될 때 
그 금액이 원고에게 우발적인 과잉소득이 된다는 점일 것이다. 
또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고액의 징벌배상이 인정된 이후 가해자의 동
일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종전
에 선고된 징벌배상액을 감안하여 징벌배상의 필요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후속 소송의 원고들은 최초의 원고만큼 징벌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
이 크다. 그 경우 최초의 소송에서 인정된 징벌배상액을 최초의 원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원고의 우발적인 소득 및 과잉배상에 대한 지적에 따라 일부 주에서
는 배상금의 분리귀속(split-recovery) 규정을 두어 원고가 받은 징벌적 배상액
의 일부를 정부 재정에 귀속시키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31) 과잉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 및 횡

31) 알래스카 주와 같은 경우 모든 소송에서 원고가 받은 징벌배상금의 50%를 주의 일반재원으로 분배하도록 하

고, 조지아 주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공제한 후 징벌배상액의 75%를 주 재무국을 통해 주

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실심 법원이 원고, 원고의 변호사, 주의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할당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일부 주에서는 주에서 설립한 특별기금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유타 주에서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공제한 

후 5만 달러가 넘는 부분의 징벌배상액의 50%를 주의 일반기금으로 배정. 아이오와 주에서는 소송비용 등을 

지불한 후 원고가 받은 징벌배상금의 75%를 “빈곤자를 위한 민사소송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 법원

의 행정관이 운용하는 “민사보상신탁기금”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미주리 주에서도 소송비용 등을 지불한 

후, 원고에게 산정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50%를 “불법행위 피해자 보상기금”이라는 특별기금에 분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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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노린 남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측면, 징벌 배상액은 원고의 손해
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목적에
서 인정되는 배상이므로 이를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징벌배상의 사회
적,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된다. 
우리 법제에서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경우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활용
한 “(가칭) 제조물 피해 구제 기금”과 같은 것을 설치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존재한다.32)  
그러나 한편으로는 징벌배상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를 국가가 피고로부터 징수하든, 배상을 받은 원고로부터 징수하든 그 국가귀
속이 갖는 법적 성격과 징수의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논란도 우려된다. 
또 징벌배상액의 존재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해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의 번거로
움 및 소송비용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불법행위에 대
한 적절한 제재와 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징벌배상액의 상당부
분을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할 경우 징벌배상제도의 취지가 축소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2) 징벌배상액의 피해자 간 분배방안(안 제13조 내지 제17조)

참여연대 청원안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소송
이 확정된 이후 징벌적 배상액의 일부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
해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이 50을 대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은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전보배상을 받는 것이 확정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분배신청
을 받아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33)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고 있다. 오레곤 주에서는 배상금의 40%는 원고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60%는 법무부의 형사피해자 지원부

의 형사피해보상기금으로 지급된다. 미국에서의 징벌배상금 국가귀속 및 운용 사례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엄

동섭, 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168-171쪽 참조.

32) 엄동섭, 김현수, “징벌배상제도의 부작용 방지대책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172-173쪽 

참조.

33) 이와 같은 분배는 이미 판결을 통해 전보배상을 구할 권리가 확정된 피해자들을 그 분배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집단소송법의 도입을 통해 주장되는 기판력 확장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제13조(징벌적 배상액의 일부 공탁) 제5조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임이 확정된 
가해자는 징벌적 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와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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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배상액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키는 방식, 공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그 공적 기금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사업 등을 하는 방식,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안한 동일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들 간 안분의 방식은 모두, 징벌적 
배상액은 100프로 온전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원고의 권리의 대상은 아니
라는 전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징벌적 배상이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재발방지 효과를 꾀한다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 배상이기 때문일 것이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50을 지체 없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14조(분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법원에 제13조에 따
른 공탁금의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가해자의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로써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확
정판결을 받은 자  
2. 제1호의 확정판결에서 이 법 제12조 제8호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확정시로부터 3년 이내
에서 대법원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분배) ① 대법원은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완료된 후 신
청인들에게 각 확정판결을 통해 인정된 전보배상액 및 징벌적 배상액 등을 고
려하여 분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분배신청을 한 자가 제1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탁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16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방
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금의 처분) 분배를 완료하고 난 후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징벌배
상액이 인정되었던 소송의 원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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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 사회적,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배상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배상액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에 차이가 있다. 국가 일반 재정으로 귀속할 경우 이는 거의 벌금이나 과징금 등 
형사, 행정적 제재와 유사해지고 그 배상액으로 인한 혜택은 우리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공적 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그 공적 기금은 기본
적으로 꼭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은 자는 아니어도 불법행위로 인
한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일정한 표지를 가진 유사집단 내에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 청원안의 내용은, 징벌배상이 갖는 사회적 성격에
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이 민사절차에서 피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배상액의 귀속이나 혜택을 무한정 확장하지 않고 해당 불법행
위로 인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안분하게 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최대한 남겨두려고 하였다. 
다만, 과연 징벌적 배상액의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동일한 또는 동종의 불법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기준을 통해 분배하는 것이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입법 및 운
용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 사회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10년도 넘게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시기상조라는 
등의 반론에 밀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유례없는 비극적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그래도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그 어느 때
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징벌적 배상의 도입 찬반이 아니라 적
극적인 도입을 전제로 어떤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우리 사회에
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와 동시
에 예상되는 반론과 우려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제도를 도입, 운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가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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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참여연대 징벌적 배상법률안에 대한 검토

이광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변호사

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과 

이 토론문의 관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 5. 23. 부터 2016. 6. 12.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
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545명의 응답자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91.7%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도입 형태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38.5%에 그친 반면,  개별적으로 특별한 손해배상분야에 관하여 규율하
고 있는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55.9%에 달하였다. 우
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는 ①기업에 의한 환경 침
해(22.1%), ②제조물 책임분야(21.1%)가 압도적이었으며, ③노동법 분야 특히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및 악의적 부당해고, 고의적 임금체불(9.6%), ④증권거래
분야(9.5%), ⑤인권침해 소송(8.5%), ⑥언론에 의한 명예훼손(8.4%) 등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9%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0.3%)을 
압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10배 이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31.8%, 10배가 23.6%, 3배가 18.6%, 5배가 17.3%로 나타났다.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사법체계의 차이 -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42 2016. 8. 18.

부정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며,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미
국과 달리 법관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액에 있어서 
큰 편차가 생김으로써 사법에 대한 불신요인이 될 수도 있다(32.8%), ②대체제
도에 의한 목적달성 가능 - 일반예방의 효과는 형사ㆍ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해결
하는 것이 정도이고, 소액다수 피해자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구제할 수 있으
며, 현 제도상의 위자료를 높게 인정함으로써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29.4%), 
③피해자에게 과잉이익 귀속 - 사회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의 징
벌적 효과까지도 피해자에 귀속됨으로써 실질적 피해 이상의 이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과징금 등의 형태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26.7%)는 의견이 제시되었다.34)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참여연대에서 준비한 「징벌적 배상에 관
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나 반대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평소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사회적 이슈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
히 고려하여 우리의 손해배상 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도
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토론문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다수 입장이 아닌 토론자의 주관적 관점에 입각해서 법률안의 문제점과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절실한 것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참여연대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1. 3배 배상 및 무제한 배상의 주관적 요건 문제

법률안은 “고의”와 “현저한 과실”을 3배 배상 및 무제한 배상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그 포섭하는 범위가 모호하여 결국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
관적 요건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
라도 고의나 현저한 과실에 포섭되지 아니하여 장식적 입법에 그치게 될 우려도 

3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124명에 그쳤으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62명이 응답하

였다. 이는 아마도 조사 당시 커다란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를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반대논거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취한 이들이 반대논

거 중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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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소는 현행 법률에서도 책임발생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재판실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권한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법률안에 따르면 무제한적인 배상까지 가능한 책임요건의 판단을 아무런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없이 판사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이러
한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상소를 통해 위법한 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모호한 법률요건으로 인한 상소의 빈발이 우
려되고 이는 사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감수하여야 할 
사법비용이 아니라면 가급적 사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입법이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악의적 동기(evil motive)’, ‘현저한 부주의
(reckless indifference)’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악의적 동기’는 우리의 ‘고의’와 다른 개념이며 ‘현저한 부주의’를 ‘중대한 과실’
과 동일한 표지로 이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35) ‘Reckless indifference’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무관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바36), 중대한 과실과 유사
한 범주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의 체계 하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나, 손해배상의 산정에서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따른 
차등적인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체제에서, 판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해 온 미
국의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뒤에서 
지적하듯이, 현행 손해배상법 체계를 보다 객관화하는 과정과 경험의 축적이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35)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법조협회, 「법조」 688호(2014년 1월), 147면 참조.

36)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민사법학회,「민사법학」 제71호 (2015

년 6월),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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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 제4조 3배 배상의 범주의 문제

가. 위자료에 대한 3배 배상 의문

  안 제4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각 행위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에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중 치료비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배상을 
명한다면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위자료37)의 성격을 갖는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자료와 별개로 3배를 가중하는 것이 그 손해배상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위자료의 경우 그 범위가 판사의 전권에 속하는 비정형적 성격을 갖는데 이
러한 비정형적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3배를 가중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비정형
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산술적인 3배 가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판사는 통상적인 위자료의 3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
였더라도 원고가 그 배상액은 3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특히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이중제재 의문

(1)「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의 경우 해당 행위들은 같은 법 제10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바, 하나
의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손해배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당연
한 민사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통상의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의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은 그 본질이 “제재”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7) 여기서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

상을 포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

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

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

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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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과 “징벌”적 손
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법원의 영역에 정부
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징금과 같은 제도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한다.38)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도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한다.

38) 고세일, 전게 논문, 148면.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

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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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해당 행위 역시 같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의 이중제재 문제가 발생한다.

(5) 이러한 이중제재 우려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벌
이나 공무원법상의 징계 외에 퇴직연금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
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39)을 
근거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상 제재와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중제재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40) 
그러나 해당 사안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본다. 제한되는 퇴직연금의 성격이나 제한되
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제한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이다.

  3. 안 제5조 이른바 무제한 배상의 문제

가. 무제한 배상의 기준 결여 문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범죄와 형벌
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주의 원칙이다.
  안 제12조의 고려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무제한의 배상을 명하는 아무런 구체적 

39)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40) 고세일, 전게 논문, 181면.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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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없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징벌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보다 더욱 
강력한 징벌인 형벌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비례성의 원칙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에서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 제12조의 고려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
소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
을 고려하는 것에 그칠 뿐, 그에 비례하는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형법 제57조가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하여
야 할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관의 양형이 사건별로 지나치게 편차가 크
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결국 양형기준제라는 별도의 기준이 정립되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안 제12조의 고려사항만으로 불법행위와 징벌적 배상 사이에 합리적 비
례관계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발제자는 법률안에 의하더라도 배상액수의 타당성 담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
하면서 양형기준을 예로 들었는데, 양형기준은 법원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원과 별도의 조직인 양형위원회를 
통해 마련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
하는 법률안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제한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배상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징벌적 효과의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
하며, 이러한 기준은 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 외부의 관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배심원이 배상액수의 결정에 관여하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 무제한 배상의 하한 기준 결여 문제

입법청원에서는 안 제5조의 취지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법률안의 
문언만으로 그와 같은 “무제한” 배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당 
문언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판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판사가 해
당 조항을 적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면서 통상적인 전보배상의 2배 정도
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한다면, 이는 안 제4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징
벌”적 효과는 퇴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울러, 판사가 징벌적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액수가 안 제5조
에 반하는 것이라고 불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징벌적 배상의 액수에 관



48 2016. 8. 18.

한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다투는 상소가 빈발하게 
되는 경우 이는 법원의 재판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배상액 상향과 불법행위 억제력의 상관관계 논증 미흡

발제자는 징벌적 배상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마치 무거운 
형벌이 범죄를 억지할 수 있다는 논리처럼 들린다. 형사정책적으로 이러한 논리
는 별로 실증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에 있어서도 배상액의 증액이 곧 불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실증적이
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증적이지도 않은 가설을 위해 판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라. 무제한 배상으로 인한 기업도산 우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A. H. Robins사가 피임기구 
Dalkon Shield 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1985년까지 9,230건의 소송에서 징벌
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5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고 연방파산법에 의한 갱생
신청을 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자칫 상대방이 
되는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될 때, 어떤 논리로 이들을 설
득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마. 기업들의 위험회피 집중으로 인한 불법행위 예방효과의 퇴색 우려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을 상향 또는 무제한으로 설정함으
로써 이를 두려워 한 각 기업들이 제품의 안전ㆍ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
록 주의를 촉구하는 계도적 효과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러한 관리강화보다는 보험이나 그밖에 다른 방법에 의한 위험
회피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예방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보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담보를 위한 보험가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와 직결된다.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헌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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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반드시 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
색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보험가입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 등 위험회피에 치중하게 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취지는 퇴색
하는 반면, 기업의 부담은 지나치게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
임보험료가 1984년부터 1989년 사이에 무려 14배 상승하였다는 통계도 있다.41)

바. 직무관할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

현행 법원조직법상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단독판사 관
할사건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나뉜다. 그런데 법률안에 의할 경우 원고의 청구
는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는데 법원이 3배 혹은 무제한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배
상액은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원고가 징벌
적 손해배상(3배 배상 포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부 관할로 한다는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원
고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임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안 제4장 공탁 관련).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임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해 보거나, 변론을 종결한 이후라야 비로소 징벌적 손
해배상사건인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시기에 직무관할을 벗어났다
는 이유로 다시 합의부로 이부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는 그만큼 지체될 
것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도 저해된다. 

사. 규정 방식의 문제

기술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률안은 제4조에서는 ‘3배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제5조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안 제4조의 ‘3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속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 본래적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원이나 배심원이 배상액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제4조의 3배 배상 역시 그 본질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용어 선정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체계상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적인 용

41) 이운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과 타국에서의 승인ㆍ집행”，「경성법학」 제7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8,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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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안 제6조 사용자등의 징벌적 배상책임 문제

안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나 본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다. 법률안과 같
은 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태도는 아닌 것으
로 보인다.42) 
사용자나 본인이 해당 행위를 사주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사
용자가 관리감독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귀책
사유가 없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5. 안 제8조 소멸시효 규정 문제

가. 안 제3조 제2항은 징벌적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벌적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역시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적
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인다.
나. 안 제9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규율한다면, 안 제8조 제2항 역시 무의미한 규정이다. 오히려 
안 제8조 제2항은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9조의 내용과 충돌한다.

6. 안 제10조 변론 병합 규정의 문제.

안 제10조는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필요적 병합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의 병합 이전에 관할의 

42) 미국에서는 사용자의 수권이나 추인이 없는 이상 피용자의 징벌적 배상원인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다고 한다. - Lake Shore & M.S.R.y. Co. v. Prentice, 147 U.S. 101, 117쪽 (1893) 및 Restatement (Secon

d) of Torts § 909와 Restatement (Second) of Agency § 217C 참조 – 고세일, 전게 논문, 152면 각주 32) 및 

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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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같은 법원에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론의 병
합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에는 변론의 병합 이전에 사건의 이송을 통하여 하나의 법원에 사건의 집중이 이
루어져야 한다. 법률안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민사소
송법의 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량이송만 가능하고 의무이송은 
불가능하다. 이송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안 제10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
인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변론의 병합은 임의적인 것으로 규율하
는 것이 상당하며, 만일 그렇다면 구태여 안 제10조를 둘 필요성은 없다.

 7. 안 제11조 재산명시신청

법률안은 원고가 징벌적 배상소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그밖에 판사
가43) 재산명시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과도하
다. 일단 재산목록이 제출된 이후에는 비록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
더라도 그 재산목록이 외부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는 새로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소송이 확정되거나 원고 승소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가 책임재
산을 도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통하여 이를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
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도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에 대
해서는 민사집행법 제61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면 제1심
에서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집행권원에 기하여 바로 재
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재산접근을 
위해서는 소 제기 전에 디스커버리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통
하여 해당 사건이 징벌적 배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추정(prima facie)이 가능하
도록 요구하거나, 유죄판결의 경우와 유사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44) 이러한 태도에 비추

43) 법률안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나, 토론자가 임의로 부가하였다.

44) 고세일, 전게 논문, 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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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률안의 태도는 지나치게 원고에게만 유리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
다.

8. 안 제4장 징벌적 배상액의 분배 관련 문제

가. 법률안의 징벌적 배상액 분배 방식은 집단소송법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
해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집단소송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
고 있지 아니하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비인지 의문이다.
나. 법률안의 징벌적 배상이 집단소송의 opt-in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
상, 안 제4장의 공탁은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라도 수 개의 징벌
적 배상청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안의 변론 병합 규정만
으로는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다른 징벌적 배상청구를 배제할 수 없
으며, 법률안 스스로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
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번 공
탁을 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며,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 분배를 청구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공탁금에 대한 분배청구와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징벌적 배상청구를 
중첩적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
게 될 것이다.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
다. 안 제4장에 따른 공탁은 피공탁자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행 공탁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또 구체
적인 분배방안 역시 대법원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구체
적인 분배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아무런 구체적 기준도 
법률에서 마련하지 않은 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입법자의 책임을 포기하는 태도이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입법이 상당수 이
루어지고 있는데,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측면
에서 매우 부적절한 입법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법률안과 같이 징벌적 배상책임이 인정된 금액 중 50%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발제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연한 사정으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피해자는 나머지 50%의 배상액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보다 현저하
게 많은 배상액을 수령하게 된다. 소송 제기의 선후에 따라 마치 로또복권 당첨
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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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징벌”의 효과(이익)가 피해자 중 먼저 소송
을 제기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과  직결된다.

 9. 안 제18조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의 문제

안 제18조는 징벌적 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변호사보수를 징벌적 배상을 명
한 판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대방이 부
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 사이의 계
약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 산정 기준을 징벌적 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보수약정은 정액 혹은 
판결금액의 몇 %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안 제18조는 정액제 보수약
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판결금액의 몇 %라는 식의 보수약정은 구태여 안 제18
조가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안 제18조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규정인지 
의문이다.

10. 안 제19조 대법원규칙에 과도한 위임 문제

법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는 일반적 규범을 구체적 사
건에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재판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갖
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제정권은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거나, 법률에
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일일이 망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보다
는 자신의 재판업무 관리의 효용성과 편의성에 입각하여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근래 이러한 위임입법의 기
본원칙을 망각하고 법률에서는 별다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의 
규율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는 형태의 입법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이 국회에 맡긴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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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충적 검토사항

다음 사항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쟁
점들인데 법률안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검토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항들이다.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1.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원고에 비하여 피고가 월등한 지위
에 있어서 통상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
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들이다.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통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과 달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증명의 정
도를 완화하여 피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여연대의 법률안에는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이나 완화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찾
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통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토론자의 관점에 따라 3배 배상 포함)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모두 입
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태도로는 모처럼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는 입증의 실패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 허용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설은 ①보험가입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사적계약이므로 제도
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보험가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
를 반감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보험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극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원래 목적인 징벌 효과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제도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원조격인 미국의 사정을 보면, 캘리포니아,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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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조지
아,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주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허용
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
대상 영역은 조금씩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4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화해ᆞ조정ᆞ소의 취하 문제

법률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의로 
화해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화해나 조정의 효력이 해당 사건 이외에 동일한 원인의 다른 징벌적 배상청구 사
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법률안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이상 화해나 조정을 배제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되는데, 법률안의 공탁 등
의 법률문제를 고려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
결시킬 유인동기가 미약하다. 화해나 조정으로 하나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사건
을 해결하더라도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징
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때마다 화해나 조정을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고 차라리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에 비해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절차의 확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간 동안 불필요한 재판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
이 소송경제나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현대의 분쟁해결추세에 비추
어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문이 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면 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사건이 1심, 2심, 3심을 거치
는 도중에 어느 한 심급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는 경우

45) 고세일, 전게 논문, 1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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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고는 그 파기된 소송가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송비용을 모두 변상할 책임
을 지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는 원고 스스로 청구한 것이 아니고 법원
이 스스로 책정한 것임에도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을 모두 원고가 부담
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를 법원의 재량
에만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패소로 인한 부담을 우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 각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
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별다른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징벌
적 손해배상의 남소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
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을 규정하여 원고의 부담을 경감시
키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무분별한 남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와 소송비용 부담 체계가 다른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리 소송법 
체계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기존 3배 배상 법률의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이미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 있으나, 그 시행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3배 
배상제도를 실정법으로 도입하였음에도 그 시행성과가 미미하다면 그 원인이 무
엇인지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그러한 원인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는 
구상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추진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그 성과는 미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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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징벌”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
를 갖는바, 사적 쟁송절차에서 제재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 것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연혁적으로 형벌의 주된 기능을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있어서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의 순서로 변화하여 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징벌은 어디
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궁극적으로 금전으로 
환가된 배상에 그치는 이상 그 경제적 효과는 배상청구자에게만 귀속되는데, 배
상청구자에게 귀속되는 효과는 결국 “응보”라는 효과에 그치게 되어 구시대로 회
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한편, 징벌의 효과는 피해자 개인보다는 사회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징벌의 효과는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 개
인에게만 귀속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발방지 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이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본적 의문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위자료를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의 도모 가능성

현행 전보배상만으로는 징벌적 효과를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징벌적 효과의 도모가 단지 손해배상 액수의 상향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면, 이는 구태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
계 내에서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에 
커다란 의문이 있다. 현재의 손해배상법 체계는 손해3분설에 입각해서 적극적 손
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징벌적 손해
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은 위자료 영역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위자료청구권은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중의 기
능을 가진 독특한 성질의 청구권으로서, 이 청구권은 비록 전보배상의 성격이 전
면에 드러나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성질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전보
(Ausgleich)를 제공하는 것인 동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만족(Genugtuung)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
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46)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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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침해행위를 이유로 반드시 손해의 전보라고는 할 수 없는 금전이 지급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만족은 추후의 예방과 규범의 제재에 이바지한
다고 볼 수 있다.47) 이른바 Caroline von Monaco 사건48)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판매부수의 증가와 이윤획득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전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방적 고려에서 
이윤획득이라는 동기를 산정요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49)하여 이러한 입장
을 명백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다수설은 아니지만 위자료에 대해
서 이러한 예방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5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 5. 30. 개최된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소송절차개선협
의회에서, 마치 형사사건에서 미리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책
임요소에 따라 차등하여 객관화하면서 불법행위의 유형이나 책임요소의 유형에 
따라 종래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보다 상당한 정도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
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ㆍ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책임비난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민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
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상적인 배상책임과 달리 판단할 수 있
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오로지 특정한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권한에 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재판에도 형사재판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되는 불법행위가 ①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②조직적ㆍ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③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④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⑤경과실에 의한 행위
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고(각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 산정요소들을 
세분화하는 것도 물론 포함한다), 각 유형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은 법원

46) BGHZ 18. 149. 154.- 엄동섭, 전게 논문 242면 각주 32) 참조.

47) 엄동섭, 전게면 참조.

48) 잡지사의 허위보도로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

구사건.

49) NJW 1995. 861. - 엄동섭, 전게면 참조.

50) 이지윤, “독일 민법상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기능상 차이점과 우리 민법에의 도입

가능성 겸토“, 한국민사법학회,「민사법학」제56호(2011년 12월.), 20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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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변호사단체 등 법원 외부에서 함께 관여하는 
기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적인 법률의 형태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
와 같이 현행 손해배상법 체계 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유사한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설과 판례를 축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참여연대가 준비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 문제점
과 그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관
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몇 가지 제기하였고, 이에서 
나아가 법률안이 안고 있는 이러한 각론적인 문제점들을 젖혀 두더라도 근본적으
로 우리의 손해배상법 체제에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
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와 함께, 현행 손해배상법 체제 하에서도 
제도의 운용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상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더 합리
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당면 
과제처럼 인식하게 하고 있지만, 충분한 고려와 연구가 없는 성급한 도입은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사법체계의 혼란만 불러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크다. 이미 특별법으로 부분적이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인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도입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분석과 연구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안하더라도, 기존의 사
법체제에서는 매우 생경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 도입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범실시 혹은 부분적 실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시행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제도의 도입을 포
기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이미 도입한 제도이므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리 체제에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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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묵살하여 왔다고 알려준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과연 제도 자체가 우리 체제에 적
합하지 않다는 중간 평가가 내려질 때 이처럼 과감하게 포기할 결단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라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법적 구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입증책임의 
문제, 소멸시효의 문제, 현재 법원이 적용하는 손해배상의 한도 증액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참여연대가 지금 준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화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입법화 전망도 불투명하거니
와, 설사 입법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 가능한, 불법행
위 책임요소에 따른 위자료의 차등화 및 상향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태도도 불투명한
데다가, 개별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알 수 없다. 이
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 노력보다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국한해서 
당면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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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김현수 /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행위자의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근거한 법률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악성이 높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원칙인 민
사적 수단으로서의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과 이론적,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종래의 이론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나 위자료의 현실화에 대한 기
본적 방향에는 국민, 정부,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51)

그렇지만 그간의 입법이나 현재 진행 중인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형태는 실제 손
51) 박경신,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

/article.html?no=138400&ref=nav_search (최종방문일 2016.6.2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민법에 도입해야“, 법

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502 (최종방문일 2016. 6. 30) 참

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400&ref=nav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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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액에 대해 3배수, 5배수, 10배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된다면, 발제자분들께서
도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제도가 가지는 재발방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없는 제도의 내재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미국법상 원형적 형태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 상한없는 징벌배상액 산정이 가능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이 추구하는 고의 또
는 중과실과 같은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에 대
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효과적인 억지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법률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원칙적으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당 법률안 중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 제 개
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과 같이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
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배상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을 잠재적 피고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징벌배상제도가 가지는 억지기능, 
즉, 재발방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발제자분들께서도 적절히 지적해 주고 계신 바와 같이, 3배수 등 징벌배상액
에 배수를 정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게 되어 가해행위 
또는 법위반행위로 인해 미리 결정된 위험(risk)에 대해 잠재적 불법행위자가 이
를 수용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구하는 재발방지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태양 또는 불법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예외를 둠으로써 징벌배상제도 도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고 하는 입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
고자 하는 목적은 피고에 대한 불이익의 수준과 사회적 이익의 수준을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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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적인 문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발방지 기능의 담보를 
위해서는 ‘과잉억지’와 ‘과소억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또한, 종래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때에 고려되어
야 할 것입니다. 

동 법안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안 제4조에서는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일정한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배수를 통한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
함으로써, 전보배상 청구의 남용,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부과를 통한 기업
의 혁신활동 저해와 같이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
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인 상황, 즉,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자료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법정 상한
없는 징벌배상을 통한 과잉억지를 피하고자 하며, 재발방지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다한 징벌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두어 징벌배상액의 피해자 간 분배방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한없는 징벌배상액 산정의 결과 과잉배상에 따른 원고의 우발적 
소득, 남소의 우려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징벌적 배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징벌배상의 목적(처
벌 또는 억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제5조에서 “전보배상 
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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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규정에서 징벌배상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이
유가 제4조와 제5조에서의 배상책임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입법기
술상의 의미인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징벌배상 모델법 제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피용인 또는 대
리인에게 제5조의 징벌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가 
고용 또는 대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직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며, 사용자가 그 불
법성을 알면서도 그 불법행위를 지시, 감독, 관여, 동의, 묵인하거나 추인하였음
이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로 입증된 경우에, 사실인정자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사
용자의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에게도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
고 있습니다.
 
반면,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등의 징벌적 배상책임’에서는 사용자
의 면책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6조 규정의 법정책적 의미와 추
가적인 고려사항이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65

토론 3

바람직한 징벌배상제도의 설계

성창익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변호사

그 동안 다중에 대한 보호조치를 방기하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도 이를 실효적으로 억지할 민사적 수단은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위자료 증
액이나 과실상계 배제와 같은 수단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인 전보배상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억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
대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제안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법률안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배수배상(multiple damages)의 틀을 벗어
나서 상한 없는 징벌배상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한 절차적 특칙까지 함께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합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법률안 입안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의 법률안에서 징벌배상소송에 대한 전속관할 규정이 삭제되고 상한 
없는 징벌배상의 적용대상을 대기업으로 한정한 규정이 삭제된 것은 민변 사법위
원회의 의견과 같습니다. 
이 밖에 법률안과 관련하여 민변 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다가 개인적인 의
견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용어의 통일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배상’이라는 말이 혼용되고 있는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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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손해 전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
므로 ‘손해배상’ 대신에 그냥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전
달상 굳이 ‘~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또한 보통 ‘전보적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전보배상’이라고 하듯이, ‘징벌적 배상’보다는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간명하겠습니다.  

2. 단행법에서는 징벌배상이 적용되는 일반적 행위유형만을 규정하면서 징벌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가. 배수배상은 해당 개별법에 규정하면 족함

법률안은 제4조에서는 개별법상의 불법행위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후 3배 배상
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상한 없는 징벌배상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배수배상과 징벌배상은 연원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배수배상은 영
미에서 주로 독점금지법과 같은 특정 성문법 분야에서 공적 집행과 별개로 사적 
집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공익에 반하는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로서, 영미의 판례법에서 유래한 징벌배상과 달리 악의적 불
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배상은 공정거래법과 같은 각 개별법에서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와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규범이 되는 관련 규정과 함께 규정하면 족하지 굳이 징
벌배상에 관한 단행법에서 배수배상의 대상까지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히려 징벌배상에 관한 단행법에서 배수배상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다보면 정작 배수배상이 필요한 법위반행위가 적용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법률안하에서는 하도급법과 같
이 개별법에서 배수배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배수배상에 
관한 규정이 단행법과 개별법에 산재하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개별법상의 배수배상과 징벌배상법상의 징벌배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또
는 중복된 배상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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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벌배상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행위유형을 규정할 필요 있음

징벌배상의 대상을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악의적 불
법행위의 억지라는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
다.
우선 실제로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악의적 불법
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도 역시 징벌배상의 대상으로 해야만 좀 더 실효적인 억지
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
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의 무단 매각이나 개인의 명예에 대한 악의적 훼손, 무고 등이 그러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액은 매우 작
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야말로 실손해액에 관계없이 고액
의 징벌배상을 인정해야만 피해자의 권리행사 포기를 막을 수 있고 가해자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 
피해자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행법에서는 징벌배상의 대상이 되는 일반
적인 행위유형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초과 주관적 요건의 규정

징벌배상의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더하여, 또는 이에 갈음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초과 주관적 요
건, 예를 들어 미국 징벌배상 모델법(Model Punitive Damages Act)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으로 침해를 의도하거나 의식적으로 현저히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무시(maliciously intended to cause the injury or consciously 
and flagrantly disregarded the rights or interests of others in causing the 
injury)’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당연하다고 할 정도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68 2016. 8. 18.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나 ‘다중(多衆)의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결
과나 행위태양은 징벌배상 산정 시의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징벌배상의 상한을 규정할 필요 없음

징벌배상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징벌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배수배상과 같은 한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해
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의 징벌배상을 명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는 재발방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징벌배상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재판실무에 비추
어볼 때 직업법관이 과도한 징벌배상액을 정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
다. 향후 재판실무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징벌배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이 정
립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벌배상액은 가해자가 향후 동종 불법행위를 단념할 만큼 심리적 또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야 할 텐데, 그러한 부담감은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상대적
으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자력을 고려하여 징벌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그 자력이 실질적인 한도를 정하는 주요 고려요소로서 작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잠재적 피해 규모를 제
시하도록 하여 징벌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제시로 인하
여 징벌배상액이 다른 피해자들까지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자력에 비하
여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이익은 가해자 본인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3. 배심제와 집단소송의 도입

가. 배심재판에 적합함

현재 민사재판에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재판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징벌
배상을 명할지, 그리고 징벌배상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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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다수 시민들의 집합적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어도 
징벌배상소송에는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배심재판에서 과도한 징벌배상액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
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관이 적절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나. 다수 피해자 간의 이해 조정에는 집단소송이 효율적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높은 금액의 
징벌배상이 명해져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징벌배상 재원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대비하여 법률안에서는 징벌배상액의 공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인정받은 배상액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은 위와 같은 공탁 제
도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개별 피
해자에 대한 징벌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집단소송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
써 해결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을 통하여 전체 피해자 집단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
담할 징벌배상액을 정한 후,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분배계획안에 따라 피
해자들에게 분배하면 재원 부족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용자의 징벌배상책임의 제한

법률안 제6조에서는 피용자 등이 징벌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바로 사용자 등도 징
벌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에 준
하여 피용자 등이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징벌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등의 징벌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용자 등이 피용자 등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
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징벌배상책임을 면
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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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 등의 전보배상책임은 면책되는데 그보다 더 큰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요하는 징벌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
다.

5. 맺음말 

징벌배상제도에 대해서는 경제 위축 등의 막연한 두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배상제도가 있는 영미가 오히려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견해는 실증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
라 재판실무에서 배상액은 매우 보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과도한 징벌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고, 악의적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징벌배상법안이 토론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제정에까지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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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징벌배상제 도입, 너무 늦었다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8월15일 기준 피해접수 4,261명, 이 중 
사망자는 853명에 이른다. 참사이고 사회적 재난이다. 올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접수 규모는 매일 변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규모를 추산해 보면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 빙산의 일각이고, 판도라의 상
자와도 같다.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 것
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문제의 해법이 찾아 지려고 한
다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통해 정확하게 피해규모 등 피
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피해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의지가 확인되고 있지도 않다. 또
한 이러한 참사나 재난을 다루는 사회적 합의나 능력도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집고 가야 할 것은 무
엇일까.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 안전, 화학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검찰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위법이 다퉈지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화학물질과 생
활화학용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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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국민의 신체,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우선하는 것이
고, 이러한 원칙에 따른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안전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기업이 소
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업이 제조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이어
야 한다. 이는 최고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뼈아픈 교훈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해온 것에서 ‘유턴’을 해서, 
안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우선하여 규
제를 강화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
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원칙,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고, 기
초에서부터 안전규제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
의 수단이 ‘징벌배상제’ 도입이다. 징벌배상제 도입은 다수 소비자들에게 생소하
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에서 징벌배상제 도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이고 흐
름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처럼, 징벌
배상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통해 도입될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대책으로 징벌배상제 도입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아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는 징벌배상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징
벌배상제의 적용 수준이 한도가 없는 최대치였다면, 과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반문하면 답은 자명하다.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가
습기살균제와 같은 전대미문의 초대형 참사가 발생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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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것이다. 그 만큼 규제가 느슨했고 기업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
갖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탐욕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생
명과 안전에 무감했고 소홀했다. 몇 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에 눈을 감았
다. 안전에 빨간 등이 켜진 것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하는 행태가 통용됐다. 그리
고 그 결과는 대형 참사로 보란 듯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안전 대한민국은 침몰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옥시레킷벤키져의 온갖 행태, 유럽과 다른 이중규제
로 한국의 소비자를 호갱 취급한 레킷벤키져 본사의 행태는 안전을 도외시한 탐
욕스런 기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왜 유독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호갱 취급하는 것일까. 결국 있어야 할 규제 수단, 즉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수단이 강력하면 할수록 국민의 안전, 소비자의 안전은 강화된다. 
국민, 소비자의 가치도 상승된다. 즉 강력한 징벌배상제가 도입되면 될수록 국민
과 소비자의 가치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수백억의 배상을 받는 미국의 소비
자와 형편없는 수준의 배상을 받는 국민, 소비자의 격이 같을 수 있을까. 유럽과 
한국의 소비자를 다른 잣대로 적용하는 저들의 행태만을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결국 자국의 소비자 국민을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대우
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진실일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그저 우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징벌배상제 도입을 
반대할 것인가.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의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
는 더욱 암담해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알려진 대로 단란한 가정을 깼고, 무고한 소비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해친 사건이다. 무엇으로도 피해자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 수준의 참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범에 준하는 처
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고작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
이 현실이다. 교통사고 수준의 배상액이 거론되고, 그에 웃돈을 얹는 방식으로 배
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를, 소비자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늘 범하기 쉬운 선택이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
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 절차가 필요하다. 징벌배상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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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한액이 없는 징벌배상제는 그러한 피해자들의 울분을 씻어 주는 강력한 
선택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징벌배상제의 조속한 도입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
건에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징벌배상제의 예방 기능에
도 불구하고, 당면한 살인기업들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즉 징벌배상제는 효과적인 불매운
동의 또 다른 수단이다.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이고, 자정 작용일 수 있다. 징벌배상제 도입
만이 밑바닥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시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살인기업을 옹호하는 선택과 
같은 것이다. 허약한 징벌배상 도입은 언제든지 살인기업, 탐욕의 기업들이 다시 
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는 일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본래 자리로 되
돌리기 위해서는 반대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 기운 정도가 지나치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운동장은 제자리로 올 수 있다. 이제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서, 징
벌배상제 도입 등 안전규제를 최대치로 강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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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토론

김영현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판사

1.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8세기경 영국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분리되는 과정
에서, 민사책임에 형사책임적 요소를 가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배
상액을 인정하는 방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791년 뉴저지 주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여러 주의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인
정하는 주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 배
심원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적 벌금(private fines)’이라 표현된 바 있습니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핵심은 제재(punishment, 가해자에 대한 응징), 억지
(deterrence, 동일한 행위의 재발방지)입니다.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례가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 도입 의견이 공감대를 확대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보적 배상을 넘어선 손해배상액 인정이 징벌적 배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미 
2011년과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손해배상 3배액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
와 내용, 제도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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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배심원들에 의한 손해배상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증가하였
고, 손해배상 액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소송외적인 화해를 어렵게 하며, 과다한 징
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워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증거법칙에 따른 
안전장치 없이 실질적으로 형사적 제재로서 기능한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범위와 내용, 운용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손해배상 법제의 차이 극복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그리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엄격
히 구별하지 않고 미분리된 채 발달한 영미법의 법률적⋅제도적 토양을 기반으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이를 받아들인 나라는 현
재까지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조물책임 등 특정 영역에서 3배 손해배
상 제도 도입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
는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 의해 사회에 분노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한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회의 심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심제도
가 없는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법관이 징
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해 일반적인 재량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 법 감정 아래
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를 전보받았음에도 불법행위의 억
지 또는 응징 차원에서 그 몇 배수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도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범위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폭행, 감금, 유괴 등 신체적 권리침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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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차별행위, 횡령, 사기, 음주운전, 금융거래불법행위, 전문가책임 등
계약책임에서는 사용자의 고의적 계약위반, 사기에 의한 물품구입계약체결 등 불
법행위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한편, 우리는 제조물책임,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인권침해, 소비자소송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인정하되, 일반 불법행위
의 고의⋅과실에서 나아간 초과주관적 요소(예컨대, 악의 등) 개념으로 요건을 
제한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
정 불법행위 유형에 도입하되, 고의 등 주관적 요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조사⋅확정함에 있어 형사절차의 증
거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
에 관한 자유로운 증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 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액을 명하는 것이 과연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민사소송절차에
서 형사소송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위자료 등 손해배상제도 전반의 개선 고려 

최근 법원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2016년 7월 민사법관포럼을 통해 소개된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일반시민에 
대한 영리형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 시 최대 위자료 11억 2,500만 원 상당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관들 사이에서 심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6. 
10. 중순경에는 최종안으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초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2억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

액으로 설정함 

②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 시 2억 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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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보다 충분한 전보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의제제도 등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5. 맺으며  

19대 국회에서 2차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불
완전한 판매, 개인정보 보안 소홀, 선박⋅항공⋅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 등에
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논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국
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단행법률안」으로서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보다 상세하고 발전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
리나라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해당 제도에 내재한 장⋅단점을 면
밀히 살피고,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 및 그 국민의 법 의식에 맞는 

금액으로 설정하되, 불법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의도적인 부실제작ㆍ건조,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과실 등)이 있는 경우 등 특별 가중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2억 원보다 한층 가

중된 금액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함

③ 소비자ㆍ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 시 2억원~3억원을 위자료 산

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되, 특히 가해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기망

적ㆍ배신적 홍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의 후유장애를 장기간 겪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등 특별 가중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가중된 금액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함

④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현재 실무보다 2 ~3배 상향된 금액

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되, 침해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설정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 ②, ③ 유형 불법행위의 경우 일반 증액사유가 존재하면 (기본/가중) 기준금액을 50% 범

위에서 추가 증액하여 최종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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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충분히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국민의 생
명⋅신체에 대한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써 입법과정에서 
현명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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